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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국력의 쇠퇴는 선진국들

의 공통된 우려로,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2000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48명이었으나 이후 지속

적으로 하락하여, 2019년에는 0.92명으로 세계은

행 조사 대상 200여 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후 2022년에는 0.75명, 2023년에는 0.7명까지 

감소하였으며, 이대로 가면 향후 10년간 한국 인

구는 연간 약 6만 명씩 감소하여 2070년에는 3천

766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중

앙․지자체 할 것 없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 

15년간 380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었

음에도 합계출산율1)은 내리막길 일로로 향하여 

2021년에 신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데드

크로스 현상을 겪으며 인구 감소 국가가 되었다. 

저출산은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김숙경, 2025, 198쪽).

기획재정부의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2024

년 기준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중은 70.2%

에서 2050년에는 51.1%로 감소하고,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9.2%에서 40.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

에 따라 2060년에는 한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0.5% 수준까지 하락하고, 국가 채무비율은 81.1%

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기획재정부, 2020). 랜

달 크로즈너(Randall Kroszner, 2024) 시카고대 

경제학 교수는 한국 경제의 최대 위협 요인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성 하락을 지목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저조한 출산율을 가진 한국에서 

출산 장려 정책이 물론 중요하지만, 이러한 정책

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최소 20년이 걸릴 것

이라고 강조했다. 가까운 예로 중국이 ‘한 자녀 정

책’을 폐지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급격한 출산율을 

기대했지만 실제로 그런 정책 변화도 극적인 효

과를 보지 못했다. 그는 또 다른 대응 방안으로 

이민정책 변화의 필요성를 꼽았는데, 미국의 경우 

1960년 이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

만, 이주민 유입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사람들이 자녀를 더 많

이 갖는 방향으로 인식 변화가 이루어지기 전까

지는 비록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이주 노동자’의 

유입이 감소하는 노동력에 대한 가장 빠른 해결

책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해 봐야 한다.

한국의 이주민 수용은 1980년대 중반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시작되었으며, 부족한 노동력

을 보완하기 위해 1990년대 초 외국인 산업연수

생 제도 도입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이후 외국

인 근로자의 합법적 고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2003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률’이 제정되었고, 2004년 8월부터는 기존 산업연

수생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고용을 가능하게 하는 ‘고용허가제’가 시

행되었다. 2007년에는 산업연수생 제도가 고용허

가제로 통합․폐지되었으며, 같은 해 특례 방문취

업제(H-2 비자)2)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변

화는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취업 경로를 확대

하며, 국내 외국인 노동자 수의 증가에 영향을 미

쳤다. 한편, 1990년대 후반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

로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결혼이민자가 빠르게 

늘어났고, 이에 따라 2000년대 초반부터 ‘다문화 

가족’ 지원이 정부의 주요 정책 의제로 부상하였

 1)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

 2)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이주한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동포들에게 국내 자유로운 왕래 및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도입(고용노동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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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김원숙, 2012).

하지만, 전통적으로 ‘순혈주의’, ‘단일민족’의 신

념으로 살아온 한국은 이민 수용국이 아니었으며, 

다문화사회에 대한 경험과 축적된 정책 경험이 

부재한 상태에서 증가하는 이주민에 대응적인 차

원에서 정책들을 시행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

닐 것이다(김숙경, 2020, 184쪽).

한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

령 사회에 진입한 현재, 청년층의 기술직 기피와 

열악한 처우와 임금으로 인해 기존 숙련 노동자

를 대체할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이재완, 2025). 이러한 구조적 인력난에 대응

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이주민 수용 확대와 외

국인 노동자 고용이 주요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으

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23년 11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

정령안’을 재입법 예고하고 2024년 1월부터 시행

하였다(고용노동부, 2023). 이번 개정은 인력난이 

심화된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절차

를 간소화하고,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을 단축 또

는 면제하며, 재고용 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등 외

국 인력을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용노동부, 2024). 따라서, 

지금 당면한 과제는 한국이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

한가에 대한 논의보다는, 제도를 어떻게 설계해야 

우수한 외국인 노동자를 더 많이 유치할 수 있을

지,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모두에게 득

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절실히 필요하다

(박상준, 2023).

한편, 독일은 인구 구조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숙련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만 독일의 미래, 경

제적 효율성,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

을 보장할 수 있다는 공감대 속에서 2023년 새로

운 이민 개혁을 단행하였다. 특히, 2015년 유럽의 

난민 위기 당시 역대 최대 규모의 난민들을 수용

하고, 이들을 독일 사회와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통합한 경험은 이번 개혁의 경험적 기반이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이민 문제가 정치․사회적으로 양

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독일의 이번 개혁은 관료

주의를 극복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숙련 

인력 유치를 확대함으로써 국내 노동력 부족 문제

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독일을 현대적인 

이민 국가로 재편하기 위한 이번 개혁은 비유럽연

합(EU) 출신 근로자의 수를 매년 최대 6만 명까

지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uters, 

2023). 이처럼 독일의 이민 개혁은 자국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추

진되고 있다. 비록 한국과 독일은 상이한 역사

적․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으나, 고령화와 저출

산, 숙련 노동력 부족이라는 공통된 과제에 직면

해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독일의 경험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독일이 이질적인 이주

민들을 수용하고, 이들을 독일 사회와 노동시장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겪은 성과와 한계는 한국이 

자국 상황에 맞는 이민정책을 구상하는 데 필요

한 교훈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민 문턱을 낮추고 숙련 인

력 유치를 확대하려는 독일 이민 개혁의 배경과 

정책 방향,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인구 위기 대응, 노동시장 안정, 국가 발전 전략으

로서의 함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한국 정부가 노동 이주민의 수용과 정착․통합을 

위한 효율적인 거버넌스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한국 사회에 적합한 이민정책을 설계하는 데 유

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나아가 이주민 수

용에 대한 공론화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한국 사

회에서 이민정책 전반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이주민 통합을 촉진하는 보다 민주적이고 포용적

인 정책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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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 연구

국내에서 독일의 이민정책을 다룬 연구는 대체로 

세 가지 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박경순

(2009), 박명선(2007), 장선희(2014), 장재각(2011) 

등의 연구는 독일 이민정책의 변화와 그에 따른 

이주민과의 갈등 양상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연구

들은 독일의 이민정책 변화를 고찰함으로써, 이에 

따른 이주민과의 갈등을 제도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둘째, 고상두(2010), 

권형진(2014), 안종철(2017) 등은 다문화 사회에

서 독일 국적법 개정과 2005년 이민법 제정을 중

심으로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검토하였다. 이들 연

구는 국적법과 이민법의 제정 과정을 통해 법제

도의 변화가 사회적 통합 담론 형성에 미친 영향

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구춘권

(2012), 박채복(2007), 한영빈(2015)은 독일의 이

민정책을 역사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2000년대 이

후 추진된 새로운 이민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그

에 따른 정책적 흐름 및 성과를 분석하였다. 

최근 연구에서는 독일이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

족 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전문 인력 유치를 핵심

으로 하는 이민정책과 그 성과를 조명하는 연구

(김숙경, 2023; 김현정, 2021; 유진영, 2019)가 이

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의 상당수는 독

일 이민정책의 법제적 변화나 사회통합 담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본 연구의 주제인 2023/ 

2024년 독일 이민 개혁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

는 아직 미진한 면이 있다. 박진우(2023)는 2023

년 국적법 개정을 중심으로 귀화를 다문화 사회

의 통합과 결속 수단으로 분석하였으나, 이번 개

혁의 핵심인 제3국 숙련 인력 유치와 관련한 연구

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외 연구 또한 독일의 이민정책을 다양한 관점

에서 다루고 있으며, 대체로 장기적 변화와 국가 

간 비교의 틀에서 접근하고 있다. Douglas(2022)

는 독일 연방공화국 창립 이후 현재까지 이민법과 

정책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고찰하였으며, Bendel 

(2014), H Adam(2015), Mansour-Ille(2019), 

N Keller(2015), Ostow(2005) 등은 독일의 주

요 이민정책과 이주민 통합을 제도 분석의 틀에

서 다루었다. 또한 Green(2013), Kruse(2008), 

Laubenthal(2019)은 1998년 정권 교체 이후 이

민정책 현대화를 위한 정책적 변화를 조명하였다. 

한편 Alden and Hammarstedt(2014), Duncan 

(2012), Erol(2022), Gathmann(2014), Sarvimäki 

(2017), Zimmermann(2007) 등은 2005년 이후 

이주정책 자유화 시기를 중심으로 이주민의 경제

적 통합과 노동시장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

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 역시 2023/2024년 독

일의 숙련 인력 중심 이민 개혁을 직접적으로 다

루지 않았으며, 독일이 인구 위기와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이민을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

으로 재편하는 과정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2023년 독일 이

민 개혁이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사안으로, 관

련 연구와 분석이 진행 중일 수 있고, 이에 따라 

향후 해당 분야의 연구와 논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2023/2024년 독일 이민 개혁을 

중심으로, 숙련 인력 유치를 위한 정책의 제도적 

변화와 추진 배경, 정책 목표 및 주요 개정 내용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민 개

혁의 정책적 의의와 사회통합적 함의를 고찰함으

로써, 기존의 법제․담론 중심 접근을 넘어 이민

정책을 국가의 거시적 발전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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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의 이민 개혁

1) 독일 이민정책의 변천 과정

이주민 수용에 있어 한국과 유사한 배경을 지닌 

독일의 이민정책은 20세기 중반 이후 인구 및 경제 

구조의 변화, 노동시장 수요, 그리고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화해 왔다. 1955년 이탈

리아와의 근로자 채용 협정(Anwerbeabkommen)

을 시작으로, 독일은 해외 노동자 초청 제도를 도

입하며 ‘초청 노동자(Gastarbeiter)’를 유입하였

다. 이 제도는 순환 고용(circular migration) 원

칙에 따라 설계되었으며, 단기 체류를 전제로 한 

인력 확보를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데 목적

이 있었다(이철용, 2007, 323-324쪽). 그러나 독

일은 20세기 후반까지도 외국인 노동자를 임시 근로

자로만 간주했으며, “독일은 이민 국가가 아니다”라

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견지해 왔다(Hammar, 1985, 

pp. 249-250). 당시 독일의 노동 이주는 노동시

장 수요에 따라 결정되었고, 필요가 충족되면 외

국인 노동자들은 배제되거나 퇴출당했다. 즉, 독

일은 실질적으로 이민 국가였음에도 이주민 통합

에 대한 관심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

으로 뒤늦게 시작되었다. 

한편, 냉전 종식과 세계화의 심화 속에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독일의 경제적 위상과 복지 체

계 유지를 위협하자, 독일은 숙련 외국인 노동자 

유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혈통주의적 민족 개념이 뿌리 깊었던 독일 사회

의 이주민들에 대한 패러다임을, 임시 근로자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장기적인 공헌자로 바뀌게 했다

(Green, 2013, p. 36). 

이러한 배경 속에서 독일은 2000년대에 들어서

면서 제도적으로도 이민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점

차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0년, 당시 연방 

내무장관 오토 실리(Otto Schilly) 주도로 통과된 

국적법 개정은, 혈통주의(jus sanguinis)에 기반

한 독일의 국적(Staatsangehörigkeit) 부여 체

계에 부분적으로 출생지주의(jus soli) 요소를 도

입한 제도적 전환점이었다. 이 개정에 따라, 독일

에서 출생한 외국인 부모의 자녀는 일정 요건(부

모 중 최소 1인이 8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 또는 

영주권 보유)을 충족할 경우 독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독일이 단순히 외

국인 노동력을 수용하는 국가에서 벗어나, 이주민

의 사회적 통합을 전제로 한 ‘이민 국가’로서의 정

체성을 점진적으로 수용해 나가는 제도적 진전을 

의미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의 결정적 분기점은 2004년

에 제정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민법

(Zuwanderungsgesetz)이다. 이법은 기존의 외국인

체류법, EU 시민의 자유이동법(Freizügigkeitsgesetz 

/ EU), 망명법, 국적법 등 주요 이민 관련 법률을 

일괄적으로 개편하여, 이민과 사회통합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법적 틀을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독일은 

‘이민 국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전기

를 마련하였다(Bendel, 2014). 또한 이민법은 EU 

비회원국 출신 숙련 인력에게 합법적 이주 경로를 

마련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독일 내 취업 기회를 확

대하여 노동력 확보와 사회통합을 동시에 도모하고

자 했다(BAMF, 2005). 이후 2020년 3월 1일, 독

일은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전문

인력이주법(Fachkräfteeinwanderungsgesetz, 

FEG)’을 시행하였다. 이 법은 제3국 출신 숙련 

노동자의 입국과 취업 절차를 완화함으로써 노

동시장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Bundesregierung, 2020). 이러한 입법은 고령

화와 노동력 부족 심화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

하는 정책적 전환이자, 난민 위기 이후 ‘경제적 이

민’의 필요성이 공론화된 사회․정치적 맥락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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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추진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이민정책은 급변하

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혁이 요구되었다. 특히 정보기술, 재생에너지, 

건설, 의료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전문 인력의 

만성적인 부족은 노동시장 전반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라프 숄츠(Olaf 

Scholz)총리가 이끄는 사회민주당(SPD)․녹색당 

(Grüne)․자유민주당(FDP) 연립정부는 2021년 

12월 연정 합의를 통해 이민법 및 국적법의 개혁을 

공식화하였다. 이어서 2022년 11월, 연방정부는 ‘제

3국 숙련인력 이주에 관한 기본방향(Eckpunkte 

zur Fachkräfteeinwanderung aus Drittstaaten)’

을 발표하여, 이민 개혁 의제를 제시하였고, 2023

년 3월에는 이를 구체화한 법안 초안을 공개하였

다(Auswärtiges Amt, 2022). 이후 2023년 말

과 2024년 초부터 개정된 법률이 순차적으로 시

행되며, 독일은 숙련 인력 확보와 이민자 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 있다

(Simsek, 2023).

2) 이민 개혁의 배경

독일 이민정책의 변화는 인구 구조의 변화, 경

제적 필요, 그리고 정치․사회적 요인이라는 세 

가지 주요 축에서 설명될 수 있다. 우선, 인구 구

조 측면에서 고령화의 심화와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는 독일 정부가 이민정책을 전면적으로 재편

하도록 만든 핵심적 배경이었다. 독일은 유럽연합

(EU) 국가 중 인구 규모가 가장 큰 국가이지만, 

이미 1970년대부터 시작된 저출산 추세와 1990

년대 이후 본격화한 고령화로 인해 구조적인 인

구 감소 문제를 겪어왔다. 특히 독일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에서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제공되던 

다양한 육아․출산 지원 정책이 서독식 제도로 급

격히 전환되면서, 구동독 여성들이 체감하는 정책

적 공백이 크게 발생했다. 여기에 대규모 실업과 

고용 불안이 맞물리면서 출산율은 급격히 낮아졌

고, 1994년 동독의 합계출산율(TFR)은 여성 1인

당 약 0.77명까지 하락하였다(Reuters, 2021).3) 

이와 같은 저출산 현상은 장기적 경제 성장과 사

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되

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2005년부터 육아에 대한 부모들의 혜택과 국가의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계의 이민 요구를 받아들여 

적극적 이민정책을 펴기 시작하면서 바뀌기 시작

했다. 특히 2015년 시리아와 다른 곳에서 온 백만 

명이 넘는 젊은 난민들을 받아들이기로 한 그녀의 

결정은 이러한 변화에 더욱 힘을 실어주었다. 

독일은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의 

난민을 수용한 국가로, 독일 연방통계청(Destatis)

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약 89만 명의 난민

이 신규로 등록되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시리아, 아

프가니스탄, 이라크 출신이었다(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2016). 이로 인해, 

2015년 독일의 순이주는 약 114만 명에 달했으

며, 이는 1950년 이후 최대 규모였다(Destatis, 

2023). 이 같은 대규모 유입은 독일의 인구 구조

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2014년 8천80만 

명이었던 독일의 총인구는 2016년 8천260만 명

으로 증가했으며, 이러한 증가의 주된 요인은 자

연증가보다는 국제 이주였다. 특히, 난민 유입 이

후인 2016년, 독일의 합계출산율은 1.60명으로 

상승했는데, 독일 여성의 출산은 전년 대비 3% 

증가했지만, 비독일 여성의 출산율은 무려 25% 

 3) 1994년 독일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최저점을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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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독일 연간 인구 변화(1950-2025) 

출처: Population growth in Germany, Statista, 2024.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939388/population-growth-in-germany/ 

 

급증하면서 약 4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

다(OECD, 2017). 이는 고령화가 심화되던 독일

의 인구 구조에 일정 부분 완충 효과를 제공한 것

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난민 유입이 집중되었던 시기 동안 경제 

지표 또한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 국내 총생산

(GDP)의 증가율은 2015년 1.7%에서 2016년 2.23%, 

2017년에는 2.5%로 상승하였고, 이는 2011년 이

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연방노동청

(Bundesagentur für Arbeit)의 자료에 따르면, 

실업률 역시 2016년 4.12%에서 2017년 3.75%, 

2018년 3.38%, 2019년 3.04%로 꾸준히 감소했

다. 독일은 2015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을 수용하며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적인 경제성장과 낮

은 실업률, 그리고 연방 재정 흑자를 동시에 달성

하였다(Trines, 2019). 이러한 경험은 난민과 이

주민이 독일 사회와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2023/2024년 이민 개혁을 둘러싼 논의에서 

중요한 배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후 나타난 출산율 증가세는 장기적으

로 지속되지 못하였다. 특히 이주 여성들의 출산

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락하면서 초기 효과

가 점차 약화되었는데,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경

향은 이주 여성들의 출산율은 초기에는 상대적으

로 높지만, 장기적으로 독일 여성의 출산율 수준

으로 수렴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사회

적 통합과 문화적 적응 과정으로 일부 설명될 수 

있다(Riphahn & Mayer, 2010). 이주 여성들의 

합계출산율은 2016년 2.3명에서 2019년 2.1명으로 

낮아졌고, 이후로도 하락세가 이어졌다(Reuters, 

2021). 정부의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에도 불

구하고 2023년 독일의 합계출산율은 1.35명으로, 

이는 소위 인구 대체율4)인 2.1명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이와 더불어, 독일은 은퇴자 수 증가에 

비해 이들을 부양할 생산가능 인구가 빠르게 감

소하고 있어,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도 우려

가 제기되고 있다(Reuters, 2021). 독일 중앙은

행은 은퇴 인력을 대체할 젊은 층이 부족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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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30년대 중반부터 경제 성장에 심각한 제약

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베르텔스만 재

단(Bertelsmann Foundation)의 보고서에 따르

면, 이민이 없는 경우 2060년까지 독일의 노동력

은 현재보다 약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며, 

이를 보완하려면 향후 40년 동안 매년 최소 26만 

명의 신규 이민자 유입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제

시되었다(CGTN, 2021). 실제로 2022년 독일은 사

상 최대 규모의 노동력 부족을 겪었으며, 전체 기업

의 56%가 인력난을 호소했다. 독일연방노동청 산하 

노동시장․직업연구소(Institut fü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IAB)에 따르면 전국적

으로 약 174만 개의 일자리가 공석이었으며, 특히 

고숙련 노동자(hochqualifizierte Fachkräfte)5)

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었다(Localyze, 2023). 

독일은 정밀가공, 기계, IT 등 고숙련 기술 기반 

산업에 강점을 가진 제조업 강국으로, 정보 기술, 

재생 에너지, 건설, 엔지니어링, 의료 등 여러 분

야에서 심각한 인력 부족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청년층의 기술직 기피, 인구 감소, 정년퇴직의 가

속화 등으로 인해 국내 인력만으로는 이러한 수

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의 인구 구조 변화와 숙련 인력 확보의 필요

성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동시장 유지를 위

한 전략적 수단으로서 이민의 중요성을 더욱 부

각시키고 있다(Destatis, 2023).

2023/2024년 독일 이민 개혁은 노동력 확보와 

인구구조 대응이라는 경제적 필요 외에도, 반이민 

정서의 확산과 정치권의 압력이라는 사회․정치

적 배경 속에서 추진되었다. 특히 2015년 유럽 난

민 위기 이후 독일 사회에서 이민과 난민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쟁의 중심에 자리해 왔으며, 초기의 

‘환영 문화(Welcoming Culture)’는 시간이 지나

며 점차 후퇴하였다. 난민 수용에 따른 치안 불안, 

문화적 충돌, 정체성 위기 등의 문제 제기가 증가

하면서 반이민 정서가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극

우 정당인 AfD(독일을 위한 대안)는 일부 주에서 

제1야당으로 부상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였

다. 특히, 2024년 8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의 졸링겐(Solingen)의 한 축제에서 발생한 시리

아 난민에 의한 흉기 사건6)은 난민 관련 범죄에 

대한 공포를 다시 자극하였으며, 올라프 숄츠 총

리는 불법 이민 및 거부된 망명 신청자의 추방 절

차의 속도와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발표

하기에 이르렀다(Le Monde, 2024).

정치권 내에서도 이민정책에 대한 강경론이 힘

을 얻었다. 보수 야당인 기독민주당(CDU)과 기독

사회당(CSU)은 망명 요건의 강화, 가족 초청 제

한, 국경통제 확대 등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했

다. 집권 연립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사

회민주당(SPD)은 정치적 부담 속에서 보충적 보

호 지위자의 가족 재결합을 2년간 중단하는 방안

을 수용하였고, 자유민주당(FDP) 역시 망명 신청

자에 대한 통제 강화에 찬성하였다. 반면, 녹색당

은 해당 조치들이 유럽 인권협약(ECHR)과 아동 

권리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Migrando.de, 

2024).

이러한 정책적 조정은 단지 정치권 내 논쟁의 

 4) 현 인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의 수준을 인구대체율이라고 하며 OECD 및 UN의 기준으로는 

약 2.1명이다.

 5) 고숙련 노동자(hochqualifizierte Fachkräfte)는 숙련 노동자(Fachkraft)보다 높은 학문적․전문적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보통 대학 학위 이상 소지자이며, 숙련(Fachkraft) 인력은 특정 전문 영역에서 자격을 갖춘 

인력(대학․직업교육훈련(Ausbildung) 이수자, 전문자격증 소지자, 상응 경력 보유자)을 의미. 본 글에서

는 ‘숙련 인력’과 ‘전문 인력’을 병행 사용.

 6) 용의자는 이슬람 국가(IS)와 관련된 시리아 난민으로, 이 사건으로 3명 사망, 8명이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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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만은 아니었다. 실제로 여론 역시 난민 수용

에 대한 태도를 점차 바꿔 나갔다. 예컨대 2015년 

4월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0%가 난민 수용 

확대에 찬성했으나, 같은 해 10월에는 응답자의 

51%가 난민 증가에 대해 ‘우려된다’고 답하면서, 부

정적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Deutsche Welle, 

2015). 이어 2016년 티엔에스-엠니트(TNS-Emnid)

의 여론조사에서는 독일인의 60%가 난민 수용에 

상한선을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해 제한적 수용을 

요구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Deutsche 

Welle, 2016). 이러한 기조는 이후에도 지속되어, 

2023년 인프라테스트-디맵(Infratest-dimap) 조

사에서는 독일인의 52%가 난민 수용을 줄여야 한

다고 응답한 반면, 고숙련 이민 확대에 대해서는 

40%가 찬성하는 등 ‘난민 수용’과 ‘기술 이민’에 

대한 여론이 분리되는 경향을 보였다(Deutsche 

Welle, 2023). 결국 독일 정부는 사회적 수용성과 

정치적 균형을 고려하여, 인도주의 원칙은 유지하

되 이민 심사 강화, 거부된 망명 신청자의 추방 

절차 개선, 기술 인력 중심의 선별적 이민 확대 

등 다층적인 정책 조정을 통해 이민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는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행정적 개편을 넘어, 급변하는 정치 환경과 이민

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에 대응하는 전략적 결정

이기도 하다.

3) 2023/2024년 이민 개혁의 주요 정책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독일 연방정부는 숙련 

인력 확보, 사회통합 강화, 이민 절차의 효율화 등

을 목표로 이민 관련 주요 법률들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번 이민 개혁의 주요 

내용을 정책 유형별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고찰

하고자 한다. 

숄츠 행정부가 추진한 이번 개혁은 다층적으로 이

루어졌으며, 국적법(Staatsangehörigkeitsgesetz, 

StAG)과 체류법(Aufenthaltsgesetz)의 개정과 

함께 난민․망명 제도에 대한 조정, 그리고 이민 

절차의 간소화와 행정의 현대화를 핵심 방향으로 

삼았다. 이번 법률 개정은 독일 이민정책의 ‘패러

다임 전환’으로 평가되며, 정책 목표와 이민 절차, 

사회통합 전략을 포괄적으로 재구성하는 입법 조

치로 이해될 수 있다. 이 가운데 숙련 인력 유치를 

위한 제도 개편은 특히 EU 역외 국가 출신 이민

자들이 독일 노동시장에 보다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입국 및 취업 요건을 완화하고, 이민 경로

를 다변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Villas, 2022). 

이러한 조치는 독일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독일 이민정책의 

전략적 전환을 지원하는 핵심 입법으로 평가될 

수 있다.

(1) 숙련 인력 이민의 확대 및 제도 개편

독일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구조적 노동

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숙련 인력의 유입을 확대

하는 방향으로 이민정책을 지속적으로 개편해왔다. 

특히 2020년에 시행된 ‘전문인력이주법(FEG)’은 

외국인 전문 인력의 체류 및 취업 절차와 이민 요

건을 완화하였고, 2022년 연방정부가 발표한 ‘제3국 

숙련인력 이주에 관한 기본방향(Eckpunkte zur 

Fachkräfteeinwanderung aus Drittstaaten)’은 

취업 비자 체계와 이민 절차의 전면적 개편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23년 ‘전문인력이

주촉진법(Gesetz zur Weiterentwicklung der 

F a c h k r ä f t e e i n w a n d e r u n g ) ’ 이  제정 되 었 다

(Bundesgesetzblatt, 2023). 이 개정법은 2023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여, 주요 조

항은 2024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개정

의 핵심은 외국 학위와 자격 인정 절차를 간소화하

고, 독일 내 취업이 가능한 자격 범위를 확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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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점수제 기반의 ‘기회 카드(Chancenkarte)’를 

포함한 새로운 체류 경로를 도입하며, ‘서유럽 발

칸 국가 규정(Westbalkanregelung)’을 통해 비

EU 국가 출신 숙련 인력의 유입을 확대하기 위

해 상한 인원과 절차를 완화한 것에 있다. 이번 

개편은 기존에 인정된 학위가 있어야만 이민을 

허용하던 독일의 제한적 정책을 폐지함으로써, 단

순한 인력 충원 차원을 넘어 경제 성장과 지속 가

능성을 뒷받침할 핵심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통해 독일은 비EU 출신 근로자의 유입 확

대를 기대하며, 현대적인 이민 국가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Euronews, 2023).

① EU 블루 카드(Blue Card) 제도의 확대 

2023년 말 기준, 독일에 거주하는 유럽연합(EU) 

출신 시민은 약 459만 8천6백 명(전체 인구의 

5.5%)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들의 상당수는 독일

의 노동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 같은 시점 비EU 출신 시민은 약 771만 5

천 명(전체 인구의 9.1%)에 이르렀으며, 이 중 약 

41만 9천 명이 취업을 목적으로 임시 체류 허가

를 받은 상태였다. 그중 약 11만 3천 명은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EU 블루 카드(EU 

Blue Card) 소지자로, 이는 전체 취업 체류자의 

약 27%를 차지하였다. 이들의 주요 출신 국가는 

인도(약 3만 3천 명), 러시아(약 1만 명), 튀르키

예(약 8천 명) 순으로 집계되었다. EU 블루 카드 

소지자는 독일 내 외국인 근로자 집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전년도인 2022

년의 약 2만 3천 명 대비 약 26% 증가한 수치이

다(Germany Visa, 2023).

이러한 통계는 독일이 EU 외 지역에서 유입되는 

숙련 인력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

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EU 블루 카드는 EU 외부 

고숙련 노동자(hochqualifizierte Fachkräfte)7) 유

치를 목적으로 도입된 체류 허가 유형으로, 소지

자에게는 발급 국가에서의 합법적인 거주와 취업

이 가능하도록 허용된다.

2023/2024년 독일의 이민 개혁을 통해 연방정

부는 EU 블루 카드 제도의 적용 범위와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블루 카드 발

급 대상 직군이 확대되고 최소 연봉 요건이 인하

되었으며, 기존에 학위 중심으로 제한되었던 자격 

범위가 직업교육 이수자 등 다양한 숙련 인력까

지 포함되도록 조정되었다. 개정 이전에는 독일 

학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고등교육 학위 

소지자에게만 블루 카드가 발급되었으나, 개정 이

후에는 전통적 학위 외에도 졸업 후 3년 이내 취

업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특히 IT 분야에서는 정규 대학 학위가 없더라도 

최소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증명할 수 있으면 

블루 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독일어 능력 

요건도 면제되는 등 제도가 한층 유연하게 개편되

었다. 아울러 EU 블루 카드 발급을 위한 연봉 요

건이 대폭 완화되었다. 2025년 기준, 일반 직종의 

경우 연간 총액 €48,300(세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부족 직업군(수학, 자연과학, 의료, 보

육 등)과 IT 전문가는 연간 총액 €43,759.80(세

전)으로 완화되었다(Germany.info, 2024). 또한, 

블루 카드 제도는 전공과 실제 직무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취업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8) 직무 선택

의 유연성을 높였으며, 가족 초청 절차 또한 간소

 7) 독일 체류법(Aufenthaltsgesetz) §18g (Blaue Karte EU)에 따르면, EU 블루카드는 고숙련 제3국 국민에게 

발급된다(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AufenthG] §18g, n.d.).

 8) 단, 이 규정은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비규제 직종에 한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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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어 블루 카드 소지자가 배우자와 자녀를 더욱 

쉽게 독일로 동반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2023년

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전문인력이주촉진법은 

EU 블루 카드 소지자를 포함한 숙련 인력의 가

족 재결합 요건을 전반적으로 완화하였다. 개정 

전에는 가족 초청 대상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장기 체류 

자격을 보유하고 충분한 소득과 적절한 주거 공

간을 갖추면 부모 및 시부모를 초청할 수 있게 되

었다(18g AufenthG). 다만 부모․시부모의 생

계는 사회복지에 의존하지 않고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신청인은 해당 의무 이행 선언서를 제출

하고 부모를 독일 법정 건강보험 요건을 충족하는 

건강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Fragomen Policy 

Paper,Sept. 2024). 더불어, 개정 전에는 가족 초

청 시 배우자가 일정 수준의 독일어 능력(A1 수

준)을 증명해야 했으나, 2024년 3월부터는 외국인 

취업자가(예: §18a, §18b AufenthG 적용 대상자 

포함) 독일에 체류 중인 경우,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독일어 능력 요건이 면제되어 가족 동반 

이주가 한층 용이해졌다(Bundesministerium des 

Innern und für Heimat, 2024a). 이러한 요건 

완화는 고숙련 인력의 독일 정착을 촉진하고, 장

기적으로 이들의 사회 통합을 지원하며, 가족 중

심의 안정된 체류를 통해 노동시장 유지에도 기

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변화는 고숙련 

인재 유입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외국 인력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려는 독일 

정부의 전략적 접근을 반영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② 기회 카드(Chancenkarte) 제도의 도입

2024년 6월부터 독일은 캐나다의 점수제 모델을 기

초로 설계된 ‘기회 카드(Chancenkarte, Opportunity 

Card)’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독일 연방 

내무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이 캐나다를 직접 방

문하여 이민 제도의 운영 방식을 조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BMI, 2023). 기회 카드는 

독일의 숙련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

입되었으며, 기존의 고용계약 중심 체류 허가 방

식에서 벗어나, 비EU 국가 출신 외국인이 독일 

내에서 직접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

수제 기반 체류 허가 제도이다. 기회 카드 소지자

는 최대 1년간 독일에 체류하며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주당 최대 20시간까지 

수습 근무나 시간제 근무가 허용된다. 또한, 체류 

중 현지 고용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자 기간은 최

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이후 일반 취업비자 

또는 EU 블루 카드로 전환할 수도 있다(Guten 

Tag Korea, 2023).

기회 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자는 독일 내 합

법적 체류 상태여야 하며, 최소 2년 이상의 직업

교육(Berufsausbildung) 또는 정규 대학 학위를 

완료했거나, 이에 준하는 학업․훈련 과정을 마쳐

야 한다. 또한, 독일어 능력 A1 수준 이상 또는 

영어 능력 B2 수준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체류 기간 동안 본인 또는 가족이 충분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아울

러, 신청자는 점수제 평가(총 14점 만점)에서 최

소 6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평가 항목에는 학

력, 직업 경력, 언어 능력, 연령, 독일 내 체류 경

험, 독일 내 자격 인정, 그리고 함께 이주하는 배

우자 관련 요건 등이 포함된다(<표 1> 참조). 

기회 카드 제도 도입은 기존의 학력 및 고용계

약 중심의 경직된 취업 허가 방식에 벗어나, 다양

한 배경과 잠재력을 지닌 외국 인재에게 폭넓은 

진입 기회를 제공하려는 독일 이민정책의 확장된 

방향성을 보여준다. 특히, 젊은 해외 인재 유치와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

는 제도로 설계되어, 독일 노동시장의 구조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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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세부 기준(최소 6점 필요) 점수

학력 및 경력

외국 전문 자격 부분 인정 / 규제 직종(예: 교사, 간호사, 엔지니어 등) 4점

최근 7년 중 해당 직종 5년 이상 경력 3점

최근 5년 중 해당 직종 2년 이상 경력 2점

MINT9), IT, 간호, 교육 등 인력 부족 직종 자격 보유 1점

언어 능력

독일어 B2 수준 이상 3점

독일어 B1 수준 2점

독일어 A1 - A2 수준 1점

영어 C1 수준 이상 추가 1점

나이
만 35세 이하 2점

만 40세 이하 1점

독일 연관성 최근 5년 내 6개월 이상 체류 경험(학업, 취업) 1점

배우자 조건 배우자의 학력 및 경력 추가 1점

*각 항목별 점수 기준은 기회 카드 공식 웹사이트(https://chancenkarte.com/en/)에 근거하여 작성됨.

<표 1> 기회 카드 점수제 평가 항목별 기준

환과 숙련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핵심 수단으로 

평가된다.

시행 초기인 2024년 하반기까지 기회 카드 발

급 건수는 약 1만 건을 넘어섰으며, 이 중 상당

수가 IT, 엔지니어링, 간호, 숙련 제조업 등의 산

업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으로 분석된다

(Fragomen, 2024). 

다만, 제도 운영의 초기 단계인 만큼, 실제 장기 

취업 성과나 정착률에 대한 평가는 향후 보다 종

합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③ 직업 자격 인정 절차의 간소화 

2023/2024년 독일 이민 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외국 숙련 인력의 독일 진입 장벽을 완화하기 위

한 직업 자격 인정 절차의 간소화이다. 기존 제도

에서는 독일 내에서 특정 직종에 종사하려면 출

신국에서 취득한 직업 자격이 독일 기준에 부합

하는지를 사전에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필수

적이었다. 이로 인해 외국인 인재의 노동시장 진

입이 상당 기간 지연되거나, 자격 불일치로 인해 

취업 자체가 불가능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인력이주촉

진법’은 자격 인정 제도에 다음과 같은 구조적 변

화를 도입하였다. 우선, 비규제 직종에서 자국 내 

최소 2년의 직업교육과 최근 2년 이상의 직무 경

력을 보유한 외국인은 독일 내 별도의 자격 인정 

절차 없이 취업이 가능해졌다(Bundesregierung, 

2024). 이는 기존의 이원화 제도(Duales System)10)

에 기반한 엄격한 자격 인정 절차를 완화하여, 자

격의 ‘형식적 일치’보다 ‘실질적 직무 수행 능력’

을 중시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려

는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같은 시기에 도입된 ‘인

정 파트너십(Rec ognitio n P artnersh ip, §  16d 

Abs. 3 AufenthG)’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입

국 시점에 자격 인정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더라

 9) MINT는 독일에서 과학․기술 인력 정책(수학, 정보학, 자연과학, 기술공학)을 논할 때 자주 쓰이는 약어임.

10) 학생들이 학교의 이론 교육과 기업에서의 실무 훈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직업교육훈련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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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독일 도착 후 고용주와 함께 자격 인정 절차

를 진행하고, 이를 완료한 뒤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제도는 행정적 병목현상을 완화하

고, 인력 수급이 시급한 산업 분야에서 신속한 채

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당 체류 허가

는 최대 3년간 유효하며, 신청자는 고용계약서, 

최소 2년 이상의 국가 공인 직업 자격 또는 학위, 

그리고 독일어 A2 수준 이상의 언어 능력을 갖추

어야 한다(Arbeitsagentur, 2024). 이처럼 자격 

인정 절차의 간소화는 단순한 입국 요건 완화의 

차원을 넘어, 독일 노동시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

합하는 유연하고 다층적인 이민 경로를 제도화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는 독일이 숙련 인력 확보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

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향후 이러한 제도의 지

속적 확장과 제도적 정착 여부가 노동시장 구조

와 인력 수급 체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전망된다.

④ 노동 이민의 범주 확장: 서발칸 규정의 상설화 

및 쿼터 확대 

2023년 말 기준, 독일에는 대학 학위 또는 직업 

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은 외국인 숙련 인력

의 다수가 취업 목적 체류 허가를 보유하고 있었

다. 독일 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

에 따르면, 이들 중 학위 기반 숙련 인력은 약 4만 

9천 명으로, 주요 출신 국가는 인도(6천 명), 중국

(4천 명), 튀르키예(3천 명)로 나타났다. 한편, 직

업 훈련을 이수한 숙련 인력의 경우, 약 5만 2천 

명이 체류 허가증을 소지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

비 26% 증가한 수치였다. 이들의 주요 출신국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필리핀으로 집계되었

다. 이러한 통계는 독일이 고등교육 이수자에 국

한하지 않고, 직업훈련을 거친 숙련 인력까지 적

극적으로 유치하는 다층적 숙련 인력 확보 전략

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상기 내용 외에도, 2023년 한 해 동안 독일 내

에서는 서발칸 국가 출신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말 

기준, 약 7만 6천 명의 서발칸 출신 근로자들이 

‘서발칸 규정(Western Balkans Regulation)’11)

에 따라 독일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근로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22% 증가한 

수치이다. 2015년 제정된 서발칸 규정은 알바니

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북마케도

니아, 세르비아, 그리고 코소보 등 서발칸 6개국 

출신 국민이 특정 조건 하에 독일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별 제도이다. 이 중 코소보 출

신 근로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2023년 말 

기준 약 2만 명이 독일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

인되었다(Germany Visa, 2023). 2016년 한시적

으로 도입된 이 규정은 2024년부터 상설화되었으

며, 연간 승인 한도는 기존 약 2만 5천 명에서 최

대 5만 명으로 확대되었다. 규정에 따르면, 대상 

국적자의 경우 자격 인정이 필요 없는 비규제 직

종에서 취업이 가능하며, 고숙련 노동자와 달리 

특별한 전문 자격 요건 없이도 노동시장 참여가 

허용된다. 이러한 제도 운용은 독일의 노동력 확

보 전략이 단지 EU 역내 및 고숙련 외국인 노동

자에 국한되지 않고, 특정 지역 출신의 비숙련 또

는 저숙련 노동자들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

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2) 국적법 개정과 시민권 확대

독일 거주 인구의 약 14%는 독일 국적을 보유

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약 1천200만 명에 해당한

11) 외국인 고용 조례 제26조 제2항 (BeschV) (Section 26 para. 2 of the Ordinance on the Employment of 

Foreigners (Besch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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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 중 약 530만 명은 최소 10년 이상 독일

에 거주해 온 장기 체류자이지만, 귀화 자격이 있

음에도 실제로 귀화를 신청하는 비율은 제한적이

다. 예를 들어, 2022년 독일에서 귀화를 신청한 

외국인은 16만 8천5백45명으로, 이는 최소 10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의 약 3.1%에 불과하다. 독일

의 귀화율은 1.1%로 EU 평균인 2.0%보다 낮은 

수준이다(Deutsche Welle, 2024).

이와 같은 국적 취득의 제약을 완화하고 사회 통

합을 촉진하기 위해, 독일 정부는 2023년 11월 1일 

‘국적법 현대화법(Gesetz zur Modernisierung 

des Staatsangehörigkeitsrechts, StARModG)’ 

초안을 연방하원(Bundestag)에 제출하였다. 이

후 2024년 6월 27일, 해당 법의 대부분 조항이 발

효되었다. 이번 개정은 독일을 통합적 이민 사회

로 재정립하고 외국 출신 이주민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여 정치적․사회적 참여를 확대하려는 데 

의의가 있으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복수국적 허용

이번 개정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복수 국적을 

원칙적으로 허용한 점이다. 종전에는 독일 국적을 

취득할 경우 기존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 원칙이었

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폐지하고 다국적 국적을 

원칙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국적 선택의 의무를 공

식적으로 철폐하였다(Bundesregierung, 2024). 

이에 따라 독일 국적자는 외국 국적을 추가로 취득

할 수 있으며, 외국인 또한 독일 국적을 취득할 때 

기존 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외국인

에게 입양되는 미성년자 역시 입양으로 인해 독일 

국적을 상실하지 않도록 규정되었다(Auswärtiges 

Amt, 2025). 

연방정부는 복수 국적의 원칙적 허용을 통해 장

기간 지연되어 온 국적 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개혁은 다수의 이민자

가 자신을 독일인으로 인식하면서도 출신국과의 

사회적․문화적 연계를 유지하려는 현실을 고려

한 조치로 이해될 수 있다. 복수 국적 허용은 결

과적으로 개인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국적 

취득 접근성을 확대하여, 독일 사회 내 정치적․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② 귀화 요건 완화

귀화 요건은 이번 개정에서 대폭 완화되었다. 

종전에는 최소 8년의 합법적 체류가 요구되었으

나, 개정법 시행 이후 체류 요건은 원칙적으로 5

년으로 단축되었다. 다만, 독일어 능력(B1 또는 

C1), 생계유지 역량, 민주적 가치 수용 등 기본 

요건은 그대로 유지되며, 특히 고령이 된 손님노

동자(Gastarbeiter)에게는 구두시험 허용 등 절

차적 유연성도 제공된다(Deutscher Bundestag, 

2023). 

이러한 요건 완화의 영향으로, 2024년 독일에서

는 29만 1천9백55명이 국적을 취득해 사상 최대 기

록을 경신했으며, 이는 2023년 대비 46%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시리아 출신이 전체의 약 28%를 

차지했으며, 그 외 터키, 이라크, 러시아 등의 이주

민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Reuters, 2025). 이는 제

도 개정 이전부터 이미 귀화에 대한 수요가 상당했

음을 보여주며, 제도적 완화가 귀화 증가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③ 출생에 의한 자동 국적 취득 확대

독일은 전통적으로 혈통주의를 기본으로 한 국

적 제도를 유지해 왔으나, 2000년 국적법 개정을 

통해 부모 중 한 명이 8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

하고 영주권을 보유한 경우, 독일에서 태어난 아

동에게 자동으로 독일 국적을 부여하는 제한적 

속지주의를 처음 도입하였다. 이후 2014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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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성인이 되면 독일 국적과 부모 국적 중 하

나를 선택해야 했던 ‘선택 의무(Optionspflicht)’

가 폐지되어 이중국적 유지가 가능해졌다. 2024년 

국적법 현대화법(StARModG)12) 개정에서는 속

지주의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부모 중 한 명이 

최소 5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경우, 독일에서 

출생한 아동은 자동으로 독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Library of Congress, 2023). 이로

써 이민자 가정 2세의 국적 취득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차세대 이민자의 법

적 지위 안정성과 사회 통합 기반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평가된다. 나아가 이번 제도 개편은 독일 

정부가 이민자 통합을 단순한 체류 관리 차원이 

아닌, 법적․사회적 포용 전략의 일환으로 인식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일부 보수 정당 및 언론은 귀화 기준 완

화가 국적의 상징적 가치와 법적 책임을 약화시

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Welt, 2024). 특히, 귀화 기간 단축이 통합의 실

질적 성과 없이 법적 지위만 부여하는 결과를 초

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적법 개정은 독일이 현대적 이

민 국가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핵심 정책

으로 평가되며, 장기적으로는 이민자의 정치적 권

리 강화와 사회통합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

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체류법 개정 및 이민 행정의 현대화

2022년 12월, 독일 연방정부는 기존의 체류법

(Aufenthaltsgesetz)과 망명법(Asylgesetz) 등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있던 외국인 체류 관련 규

정을 정비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한 법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체류법에 기회체류권(Chancen- 

Aufenthaltsrecht, §104c AufenthG)을 도입하

였다(BMI, 2023a). 해당 조항은 2023년 1월 1

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독일 내에서 ‘용인된 체류

(Duldung)’13) 신분으로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이 

일정 요건(예: 근로 지속성, 일정 기간 이상의 독

일 체류, 범죄 이력 부재 등)을 충족할 경우 정식 

체류 허가 및 장기 체류 자격으로의 전환을 허용

함으로써 이들의 법적 지위와 사회적 안정성을 높

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Bundestag Drucksache 

20/6000, 2023). 이는 사실상 독일 사회에 통합되

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

해 교육, 고용, 사회보장 등 여러 측면에서 제약받

아 온 이들에게 제도적 경로를 제시한 것으로, 향

후 이들의 영주권 취득 및 노동시장 참여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독일 연방정부는 이민 개혁의 일환으로, 

이민 행정의 현대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디

지털 전환 및 절차 간소화를 전방위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 특히, 체류 허가 신청, 자격 심사, 정보 

처리 등 행정 절차 전반의 전산화를 목표로, ‘외국

인청(Ausländerbehörden)’의 업무를 지원하는 

통합 온라인 포털의 구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민 절차의 투명성, 신속성, 사

용자 중심성을 높이고자 다음과 같은 제도적․기

술적 수단을 도입하고 있다.

우선,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온라인 접근법 개

정안(OZG 2.0, Zweites Gesetz zur Änderung 

des Onlinezugangsgesetzes)’은 연방․주․지

방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공공 서비스를 온라인

으로 전환하고, 이를 중앙 플랫폼에서 통합 제공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은 특히 이민․체

류 행정에 관한 절차를 디지털화 우선 과제로 명

시하고, 전자 서명 및 인증 체계의 통합을 통해 

12) Staatsangehörigkeitsmodernisierungsgesetz, StARModG

13) 체류 허가가 없지만, 강제 퇴거가 일정 기간 행정적 ‘유예’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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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행정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반을 

마련하였다(BMI, 2024). 이와 연계하여, 신청자는 

연방정부의 ‘디지털 신원 인증 시스템(BundID)’를 

통해 체류 허가 신청, 관련 서류 제출, 신청 상태 

조회 등 각종 이민 관련 절차를 단일 계정으로 통

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디지털 신원 인증 시스템

은 독일 전자신분증(eID) 기능과 연동되어 있어 

인증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보장하며, 이를 

통해 시민과 이민자 모두가 안전하고 통합된 방

식으로 온라인 행정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체계는 외국인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대부분의 절차를 온라인상에서 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행정 효율성과 접근성

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한 번만 제출하면 되

는 원칙(Once-Only-Prinzip)’에 따라, 공공기관에 

특정 정보를 한 번만 제출하면, 해당 정보를 다른 

기관에서도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연계 시스템이 

이민 행정에도 도입되고 있다. 예를 들어, 거주지 등

록, 자격 증명서, 고용정보 등은 연방 및 지방기관 

간 자동 연동되어, 신청자가 중복 제출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원칙은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이민․노동 허가 절차에서 큰 시

간 절약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EU Commission 

Digital Single Market, 2020). 이와 더불어, ‘디

지털화 실험실(Digitalisierungslabore)’ 프로젝

트를 통해 실제 외국인청 업무 현장에서 겪는 문

제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사용자 중심으로 프로세

스를 개선한 현장 기반의 디지털 서비스 설계가 

추진되고 있다. 이 실험실은 연방디지털서비스청

(DigitalService des Bundes)이 주도하며, 이민

자, 행정 담당자, 개발자 등이 함께 참여하여 체험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연

방정부는 ‘Migration/Eine & Auswanderung’ 

포털을 통해 비자, 체류, 귀화, 귀환 등 이민과 관

련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포털은 사용자 친화적으로 설계되어 이민 절차, 

필요 서류 목록, 신청 방법 등 실질적인 안내를 포

함하며, 다국어 지원과 개별 상황에 맞춘 자동 정

보 안내 기능을 갖추어 초기 이민자의 신속한 적

응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BAMF, 

2024). 

이와 같은 전면적 디지털화는 이민자와 고용주 

모두의 행정적 부담을 크게 줄여주며, 특히 노동

시장 진입을 희망하는 이민자들의 경우 체류 허

가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기대된

다(BMI, 2023b).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행정 절

차의 전산화 차원을 넘어, 독일 이민 거버넌스 전

반에 걸친 구조적 현대화를 지향하는 중요한 정

책적 흐름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망명 신청자 및 불법체류자 제도의 정비

2023/2024년 독일 이민 개혁의 주요 축 중 하

나는 망명14)및 불법체류자에 대한 제도 정비이다. 

2015년 유럽 난민 위기 당시, 독일은 유럽 국가들 

가운데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며 국제사회로부

터 인도주의적 리더십을 인정받았고, 이후 이들을 

자국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통합하였다는 긍정

적인 평가로 이어졌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불법 

체류자 수의 증가, 망명 신청 절차에 따른 행정 

부담 가중, 일부 이주민 관련 범죄 사건 등이 정

치권과 여론의 우려를 높이면서, 정부는 망명 신

청자 및 불법 체류자에 대한 제도적 통제 강화와 

행정 절차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

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 기조의 변화는 난민과 이주민 통합 

14) 지급카드 도입, 복지 축소, 심사 속도 개선 및 추방, 구금 연장 등 절차적․복지 관련 조치들은 망명 신청자

들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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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뿐 아니라, 최근 독

일 경제의 둔화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독일의 

국내총생산(GDP)은 2023년에 전년 대비 0.3% 

감소한 데 이어 2024년에도 0.2% 하락하며 2년 연

속 역성장을 기록하여, 기술적 경기 침체(technical 

re c e s s io n )15) 국면에 진입하였다. 2 025 년에도 

GDP 증가율은 정체되거나 0.1-0.2% 수준의 미

미한 성장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Reuters, 

2025). 이러한 경기 둔화는 공공재정 운용과 노동

시장 안정성 유지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이는 곧 망명 신청자 및 불법체류자에 대한 더 엄

격한 관리, 귀화 요건의 재조정, 통합 정책 전반의 

구조적 개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개혁

은 망명 신청자에 대한 심사 및 처리 절차의 신속

화, 불법체류자에 대한 구금 및 강제송환의 실효

성 강화, 그리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관리․통제하

기 위한 새로운 행정 수단의 도입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① 추방 및 구금 연장

2024년 1월 독일 연방하원에서 일명 ‘송환 개선법

(Gesetz zur Verbesserung der Rückführung)’

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불법체류자 및 망명 신청이 

거부된 외국인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강제 추방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존 10일

이었던 ‘강제추방 구금(Ausreisegewahrsam)’ 기

간을 최대 28일로 연장하였다. 다만, 만 12세 미

만의 자녀를 동반한 가족에게는 여전히 사전 통

보가 요구된다. 이 조치는 추방 회피를 목적으로 

한 이주자의 도주 가능성을 줄이고, 추방의 실효

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독일 정부는 이 법의 

개정을 통해 “이민법 집행은 무의미한 선언이 

아닌 현실적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Deutscher Bundestag, 2024). 이에 대해 일부 

인권 단체 및 야당은 독일 기본법과 유럽인권협

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CHR)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

으며, 해당 조치의 위헌 여부는 향후 헌법재판소

의 판단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Mediendienst 

Integration, 2024).

② 망명 심사 절차 개선

독일은 2023년 이후 망명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

고, 관련 기관의 집행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민 관련 법제도를 개편하였다. 과거에는 체류 

자격 여부를 판정하는 데 평균 2년 이상이 소요되

었으나, 개정안은 이 기간을 3-6개월 이내로 단축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연방이민난민

청(BAMF)은 신속심사 절차(Schnellverfahren)

를 도입하였으며, 안전한 제3국을 경유하거나 허

위 진술이 의심되는 사례 등, 기각 가능성이 높은 

망명 신청에 대해 단축된 심사를 통해 보다 신속

한 결정과 즉각적인 송환16)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독일 경찰과 외국인청은 국경에서 불법 입

국자에 대해 즉각적인 송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되었으며, 신청자의 신원 확인과 문서 

확인 절차도 디지털화되었다(Bundesregierung, 

2024).

이러한 제도 개편은 불확실한 체류 상태의 장기

화를 방지하고, 자격이 없는 신청자는 신속히 송

환하며, 자격이 인정된 경우에는 보다 빠른 통합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구조를 정비한 것이다. 

이는 망명 신청자 수용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조

15) 경제학에서 한 나라의 경제가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면 ‘기술적 경기침체’라 한다.

16) 망명 신청이 거부된 이들의 추방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 2019년에 통과되었고, 2023년 약 7천8백 명 이상

이 추방됨.



36 ▪ 사회과학연구 제37권 1호(2026)

치로, 독일이 난민 유입에 대해 더 이상 ‘무조건적 

수용’이 아닌, 자격 요건과 사회적 기여 가능성에 

기반한 선별적 접근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③ 범죄자 추방 기준 강화

범죄 외국인에 대한 추방 기준은 이번 개정에서 

대폭 강화되었다. 종전에는 1년 이상의 실형이 선

고된 경우에 한해 추방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조직범죄, 마약 거래, 밀입국 알선 등 공공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은 별도

의 유죄 판결이 없어도 추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

록 하였다(The Times, 2024; Financial Times, 

2024). 이러한 조치는 2023년 졸링겐에서 발생한 

외국인 이주자의 흉기 범죄 사건 이후 강경 여론

에 대응하는 조치로, 정치적 정당성 확보와 함께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④ 선불 결제 카드 도입과 복지제도 개편

독일 연방정부는 2023년 11월 주 정부들과의 합

의를 바탕으로, 2024년부터 망명 신청자 및 특정 

보호 지위 부여 대상자에게 현금 지급을 대체하는 

선불 결제 카드(Bezahlkarte für Asylbewerber)

를 도입하였다.17) 이 제도는 일정 금액의 선불금

을 카드 형태로 지급하되, 사용처를 제한하여 지원

금의 해외 송금 및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부 주18)에서는 2023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5년까지 전국

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Diakonie Deutschland, 

2024). 이러한 조치는 망명 신청자 지원제도에서 

‘현금성’ 혜택을 최소화하여 난민 유입을 억제하

려는 의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특히 난민들의 송

금에 크게 의존하는 아프리카 및 중동 출신 가족

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

라 정책의 실효성과 인권 보호 간 균형을 둘러싼 

논쟁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금성 급여 제한 조치와 더불어, 독일 정부는 복

지 수급 요건 자체를 강화함으로써 망명 신청자 

유입에 대한 억제 효과를 높이려 하고 있다. 구체

적으로, 망명 절차를 진행 중인 신청자의 경우 기

존에는 18개월 이후 지급되던 복지 수당이 앞으로

는 최소 3년 체류 후에야 지급되도록 요건이 강화

되었으며, 공공 임대주택 거주 시 식비 항목이 공

제되는 등 전반적으로 복지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

으로 제도가 개편되고 있다(Diakonie, 2024).

3. 종합적 평가와 함의

2023/2024년 독일의 이민 개혁은 고령화, 저출

산, 노동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인구 위기에 대응

하기 위해 단행된 전면적 제도 개편으로, 독일 이

민정책의 기존 방향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강화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심화된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개혁은 숙련 인력 유입 확대, 복수국적 허용, 

망명 및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의 정비 등 다층적 

제도 변화를 포함하며, 이를 통해 독일을 지속 가

능한 ‘현대적 이민 국가’로 전환하려는 국가 전략

의 핵심적 수단으로 평가된다. 특히, EU 블루 카

드 요건 완화, 기회 카드 도입, 외국 학위 및 직업 

자격 인정 절차의 유연화 등은 제3국 출신 숙련 

인력에게 보다 다양한 이주 경로를 제공하고, 가

족 재결합 요건 완화를 통해 장기 정착도 적극 지

원한다. 또한, 귀화 요건 완화와 복수국적 허용은 

이민을 단기적 인력 확보 수단이 아닌, 지속 가능

한 국가 발전 전략의 일부로 재정립하려는 정책 

17) 간단히 Bezahlkarte (결제 카드)라고도 줄여서 사용.

18) 2024년 2월 함부르크를 시작으로 13개 주에서 시범 운영이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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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를 보여준다.

반면, 체류 자격이 없는 난민과 불법체류자에 대

해서는 추방 절차의 강화, 복지 혜택의 제한, 그리

고 송환 개선법의 도입 등을 통해 선별적 접근을 

유지하는 한편, 자격과 역량을 갖춘 숙련 난민에 

대해서는 외국인 숙련 인력과 동일한 조건으로 노

동시장 참여와 사회 통합을 지원한다. 특히 연방

노동청은 ‘난민 고용(Geflüchtete beschäftigen)’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이 난민의 체류 자격을 확인

하고, 인턴십․직업훈련․재교육 등을 통해 직업 

역량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제도는 

난민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독일 경제의 잠

재적 인적 자원으로 재편하려는 실용적 접근을 제

도화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Bundesagentur 

für Arbeit, 2024). 이와 같은 ‘이중 구조’적 접근

은 이민정책과 난민정책 전반에 적용되며, 인도주

의적 원칙과 노동시장 현실주의를 병행함으로써 

정책의 실용성과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민 

확대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며 정책 수용

성을 높이려는 전략적 균형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혁신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구조

적 한계가 지적된다. 첫째, 숙련 인력의 유입 확대

는 단기적인 노동력 부족 해소에는 일정 부분 기

여할 수 있으나, 이민자의 장기적 정착과 사회통

합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노동시장의 분절화 및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망명 

신청자와 불법체류자에 대한 엄격한 제도적 조치

는 정치적 정당성 확보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인권 보호 원칙과의 충돌 가능성을 내포

하며, 국제적 규범, 특히 유럽연합의 가치 체계와

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쟁점을 제기한다. 

EU 가입 및 통합의 기본 조건으로서 제시된 코

펜하겐 기준(Copenhagen Criteria)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존중, 소수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규정하며, 이는 회원국의 이민․난민 정책 설계에 

있어 핵심적인 준거로 기능해 왔다. 독일은 EU 

최대 경제국이자 난민 수용의 선도국으로서, 이러

한 기준을 충실히 반영한 인도주의적 이민정책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다. 이번 이민 개혁에서도 독

일은 한편으로는 숙련 인력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면서도, 망명․난민 제도 개편 과정에서 국

제적 보호 의무와 인권 원칙의 최소한을 유지하

려는 노력을 병행하였다. 예컨대 가족 재결합 요

건 완화, 귀화 요건 완화, 복수국적 허용 등의 조

치는 이민자의 권리 보장과 사회 통합을 강화하

는 방향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추방 절차 강화, 사회복지 혜택의 제한, 선불카드 

제도 도입 등은 인도주의적 가치와 상충할 소지

가 있으며, 실제로 EU 및 국제 인권 단체들로부

터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독일의 이민 개혁은 자국 내 제도 개편에 

국한되지 않고, EU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 구축, 

외부 국경 관리 강화, 난민 분담 메커니즘의 재조

정 등 유럽 전체의 이민․망명 정책 전반에 중대

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숙

련 인력 중심의 유입 전략은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한 스페인, 이탈리아, 동유럽 국가들에게 정

책적 벤치마킹의 모델로 작용할 수 있으며, 실제

로 스웨덴 등 일부 회원국은 독일의 개혁 기조와 

유사한 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반면, 

망명 신청자와 불법체류자에 대한 독일의 통제적 

조치는 회원국 간 난민 분담 갈등을 심화시킬 우

려가 있으며, 특히 난민 수용 부담이 집중되는 남

유럽 국가들과의 정책 조율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결국 독일 이민 개혁의 장기적 성패는 

단순한 노동력 확보를 넘어, 다문화 사회 구조의 

안정적 정착과 이에 기반한 사회통합 전략의 실

효성에 달려 있다. 인권 보호, 경제적 효율성, 정

치적 수용성 간의 균형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

책 조정과 사회적 합의를 요구할 것이다. 특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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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유럽통합의 핵심 가치로 규정해온 EU 체제 

내에서, 독일의 개혁은 하나의 정책적 모델이자 

시험대가 될 수 있으며, 그 향방은 향후 유럽 이

민정책의 방향성과 정당성에 중대한 함의를 지닐 

것이다.

한국 역시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생산

연령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

며, 이에 따른 노동력 부족은 국가 경제성장의 제

약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

일의 경험은 한국에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

점을 제공한다. 첫째, 독일은 이민을 단순한 인력 

충원의 수단이 아닌 국가 전략의 차원에서 접근

하고 있다. 장기적인 인구 예측에 기반하여 매년 

일정 규모의 외국 인력을 유치하고, 이를 출산 및 

복지 정책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은 이민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한국과는 구별되는 측면이 있다. 둘

째, 독일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언어 

교육, 직업 훈련, 시민 교육 등을 통해 이민자의 

자립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들을 장기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하려는 정책적 방향을 확립해 왔

다. 한국 역시 이주민을 단순히 경제적 필요에 따

른 수용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사회 구성원

으로 인식하고, 이들의 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균

형 잡힌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셋째, 독일의 국

적법(Staatsangehörigkeitsrecht) 개혁과 복수

국적 허용은 이민자의 사회적 정착과 정치적 참

여를 촉진하는 핵심 정책으로, 장기적 통합 전략

의 모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 역시 이민

자를 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하기 위해, 국적 취득 

제도 및 정치적 권리 확대에 관한 제도적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독일이 겪는 사회적 

갈등과 반이민 정서는 한국의 향후 이민정책 설

계와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에 있어 중요한 교훈

을 제공한다. 독일 사례는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민 확대가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한국은 숙련 인력을 효

과적으로 선별․유치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이민정책을 단기적인 노동력 확보 

수단에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 가치, 인권 존중, 

사회적 연대를 아우르는 장기적 국가 전략으로 

설정해야 하며, 이는 인권과 포용성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다문화 사회 구축의 초석이 될 것

이다.

결론적으로, 독일의 2023/2024년 이민 개혁은 

단순한 법․제도 개편을 넘어, 국가 정체성, 인구 

전략, 노동시장 정책의 전면적 재구성을 의미한

다. 유럽 차원에서는 망명 신청자에 대한 대응 방

식과 숙련 인력 유치 모델의 기준을 재정의하며, 

한국을 포함한 비유럽 국가들에게는 이민을 장기 

전략으로 통합하는 포괄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

한다. 향후 독일 이민 개혁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EU 차원의 제도적 조율 과정은 글로벌 이민정책

의 향방에 중대한 함의를 제공할 것이며, 한국 역

시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자국의 인구 구조 변화

에 대응한 지속 가능하고 통합적인 이민정책 수

립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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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2023/2024 German Immigration Reform and 

Its Implications: Focusing on Immigration Policies 

for Skilled Workers from Third Countries

Sookkyong Kim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Korea is facing a structural crisis of population decline and labor shortages because of persistent 

low fertility and rapid aging, underscoring the need for immigration policy reforms. Germany, 

the largest economy in the European Union and a major host of refugees, encountered similar 

challenges and implemented a large-scale immigration reform in 2023/2024. The reform combines 

multiple measures expanding skilled labor inflows, the easing of naturalization requirements, and 

restructuring asylum and irregular migration management, aiming to reposition Germany as a 

modern immigration state. The key initiatives include relaxed EU Blue Card criteria, introduction 

of the points-based Opportunity Card, and streamlined recognition of foreign degrees and 

professional qualifications to facilitate the entry of skilled migrants into the labor market. At the 

same time, Germany adopts a more selective “dual-structure” approach toward asylum seekers 

and undocumented migrants by expediting deportation procedures, enacting the Repatriation 

Improvement Act, and reducing welfare benefits. This study analyzed the background and key 

policy changes of Germany’s immigration reform and examined their implications for addressing 

demographic challenges, stabilizing the labor market, and advancing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Building on this analysis, this study offers insights for designing Korea’s immigration 

policy to respond to its demographic crisis and secure a skilled workforce.

Keywords: Low Birthrate, Aging Population, Immigration Policy, German Immigration Reform 

(2023/2024), Skilled Labor 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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